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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2000년을 전후하여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산업육성 정책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 지

역전략산업, 광역선도산업 등과 같이 산업, 즉 제조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제조업이 매우 미약한 제주지역은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제주지역 산업의 최근 9년간(2002∼2011)의 연평균증가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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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은 6% 이상으로 높지만, 제조업은 1.06%로 매우 낮다. 그리고 제조업 전체비중에서 식료

품 제조업(C10)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제주

지역의 제조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그리고 지역전략산업 등의 추진성과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며, 제조업의 지역 내 지역내총생산(GRDP)이 4%에 불

과하다.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 제주지역은 지역성장의 파급효과가 큰 관광산업(MICE)과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제조업에서는 자연자원 활용형 산업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1

∼3차 산업을 연계시키고, 지속적인 지역성장을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정책을 마

련해야 한다.

핵심어: 지역정책, 제주지역, 지역산업육성, 지역발전효과

Ⅰ. 서  론

  2000년 이전의 지역(발전)정책은 국토종합계획과 같은 국토정책의 맥락에서 이해되었

기 때문에 주로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의 대형 인프라를 중심으로 국책사업에 치중하

여 고려되었다.1) 그러나 1997년 국제구제금융(IMF)의 위기에 따라 지역환경을 둘러싸고 

세계경제환경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지역정

책이 단순한 대형 인프라 구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같은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요인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역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정부의 지역정책의 변화로 나타났고, 2000년 이후의 지역

정책에서 이러한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9년 김대중정부에서 시작된 4대 지역

산업진흥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4+9, 13개 시도

1) 지역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지역개발 등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상적으로 지역정책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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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으로 확대하였고, 2009년 MB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지역정책은 지역산업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노무현 정부에서

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였다.

  2000년을 전후하여 지역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책적 변

화가 실제로 지역에서는 어떠한 지역성장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사후적 분석이 필요하

다. 특히, 제주지역은 다른 시도와 달리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산

업의 구조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역발전정책

에서 제주지역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역정책이 제주지역에 어떠한 지역성장 효과를 나타내었는지를 

분석하여 지역정책과 지역성장의 관계성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

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근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에서의 대응방안과 전략

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2)

  본 연구에서는 1997년 이후 제주지역의 주요 지표-인구, 산업-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정책에서 추진되었거나 계획된 주요 지역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권별 지역정책

에 대한 특성과 이에 대한 제주지역의 지역발전사업을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

에서의 실질적 지역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정책의 내

용이 아주 구체적이기보다는 목표지향적이거나 선언적 측면이 강하여 구체적인 지역성장

의 효과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역정책과의 맥락적 차원에서 이

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은 2013.11월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2014. 2월까지 생활권 구성 및 사업
발굴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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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0년 이후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와 특징

1. 국토정책과 지역정책

  지역정책이라는 용어는 국토정책에서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었으나 정부차원에서 지역

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도입은 김대중정부에

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이전의 지역주의 정책은 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공장, 대학 등과 같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거나 

지방에서의 산업단지조성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통한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마

련이 주요 정책 수단이었다.3)

  그 간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대형 인프라건설 등을 위한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하

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국토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

고 있어 지역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은 미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4) 국

토계획에서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수도권에서의 인구집중을 완화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수도권의 관리에 중요하게 접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에서는 

대학, 공장의 신설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

진되었고, 준농림지역의 개발로 인한 수도권 도시주변지역에서의 국토난개발 문제가 양

산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국토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단편적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수도권의 집중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국

토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지방에서는 과소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지역발전의 기

반마저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생적․내생

3) 김영수․김선배․오형나(2007.12), 지역산업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산업
연구원, pp.66-67

4) 2000년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추진되고 있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을 세계경제환경 및 
통일국토기반을 마련을 위해 조기에 종료하고, 계획의 명칭도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계획기간
도 10년에서 20년의 장기계획으로 변경하였다. 국토종합계획은 단순한 개발보다는 종합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국토계획의 의키가 더욱 포괄적으로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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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나

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토정책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졌던 지역정책이 새로운 하나의 정책

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정책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지역정책에서는 구체적

이고 선택적인 접근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의 

지역정책에서 신지역주의에 따른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지역차원에

서의 지역산업정책이 매우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에서는 

지역산업정책이 중요한 지역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 김대중정부(1998∼2002)의 지역정책

  김대중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된 그동안의 지역정책

에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김대중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은 1999년부터 비수도권의 부산(신발), 대구(섬유), 광주(광

산업), 경남(기계)을 거점지역으로 하는 지역별 특화산업육성을 지원하였다. 지역산업진흥

사업은 특정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지역의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촉진하는 등 사업지원에서 패키지방식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김대중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은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지역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육성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이후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의 근간이 되었고, 일정부

문의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정책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

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5) 첫째, 사업의 기획, 

세부계획 수립, 사업의 집행과 평가 등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정부의 하향식 사업추진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고, 둘째, 산업클러스터 육성이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의 지역산업정책의 성격이 미흡하였다. 산업클러스터는 산업의 전후방연관

5) 김영수․김선배․오형나(2007.12), 앞의 보고서,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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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 주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관기업을 집적시키고, 대학, 연구소, 산업지원서비

스 등의 가치사슬상의 연계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지만, 신발산업, 섬유산업 

등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산업으로 이를 통해 산업클러스터의 효과를 나타나는데 한계

가 있었다.

3. 노무현정부(2003∼2007)의 지역정책

  노무현정부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수

도 이전)와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를 건설하는 강력한 지역분산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지역발전사업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해 균특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마련하였다.

  노무현정부는 분산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산업분야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4+9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확대하였

다. 지역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

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시도별 테크노파크를 설치하여 각종 

지역산업육성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균특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

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균특회계내 지역혁신계정사업은 산업자원부를 비롯하여 정부의 

9부 2청의 27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지역산업육성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2004∼2007년까

지의 예산은 국비지원예산기준으로 약 6조원에 이른다.

  지역산업육성에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해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산업별 인력양성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체계적인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다양

하게 추진하였다.

  노무현정부의 지역정책은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건설 등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추후에 많은 연구

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지역특화센터 등의 지역별 거점을 충분

히 구축하여 공동활용 장비 구축을 통해 연구․인증․평가․시험생산 등을 수행하고 있고, 테

크노파크는 명실상부한 지역단위의 지역산업핵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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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육성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주로 센터구축 등의 인프라 

구축에 치중한 결과 실질적인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센터 간 연계부족, 유휴 장비 증가 등의 운영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센터의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공성 유지 곤란, 장비활용률 저조,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

4. 이명박정부(2008∼2012)의 지역정책

  이명박정부는 기존의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의 추진에서 나타난 지역 간 과도한 경쟁 

및 중복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단위의 지역정책을 추진하였다. 광역

경제권은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지

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이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보다는 지역경쟁력 제고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광역권별로 광역선도산업, 선도산업인재양성사

업, 광역연계협력사업 등의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서울․인
천․경기), 충청권(대전․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
울산․경남), 강원권․제주권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균특법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광역

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등을 설치하여 광역사업

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광역경제권사업의 핵심기관으로 권역 내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선도산업지원단(광역선도산업)과 인재양성센터(인재양성사업)의 협

업, 지역발전사업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은 지역 간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통

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광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

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광역경제권이라는 규범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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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였지만 그동안 시‧도 단위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극복하는데

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킴으로

써 박근혜정부의 지역연계협력정책에서의 기본적인 접근방안에 포함되고 있다.

5. 박근혜정부(2013∼2017)의 지역정책6)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명명되었으며, 주민의 삶의 질에 주안

점을 두면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의료․복지․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어촌, 농

어촌 상호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협력하는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

서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된 상향식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구, 지리적․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어촌생활

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활권의 구성단위는 2∼4개의 

지리적으로 연속된 지자체로 구성하고, 이 중 중추도시생활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을 포함할 수 있어 지자체의 개수가 4개 이상 가능하다.

  추진체계는 시‧도별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와 생활권에서는 ‘시‧군‧구 생활권발전협

의회’를 두고, 시도발전계획, 생활권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생활권 관련연구, 조사, 분석, 지표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4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진 생활권단위에서의 생활인프라 구축 및 교육‧문화‧복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

며, 지역산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은 기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총망라하

고 있어 이전 정부의 지역정책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연계협력사업의 경우는 이명박정

부의 연계협력사업의 접근방식과 유사하며, 형태적으로는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과 동

일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지원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중앙부처별 예산을 일정부분 별도로 편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

6) 지역발전위원회(2013.1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설명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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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업에서 정부지원사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아 지역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활권 구분에서 일부 사업중심

의 구성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지역차원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데 다소 어려운 측

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7)

김대중정부
(1998∼2002)

노무현정부
(2003∼2007)

이명박정부
(2008∼2012)

박근혜정부
(2013∼2017)

정책목표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역균형발전

(분산화, 분권화, 

분업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역주민의 

체감형 지역정책 

실현

정책수단 특화산업육성 지역전략산업
광역선도산업, 

광역연계협력사업
연계협력사업

공간단위
4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경남)

13개 시․도
(수도권 제외)

5+2 광역경제권
지역생활권

(2∼4개 시군)

특  징

산업클러스터 개념 

도입, 신지역주의 

발전전략 제시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제정, 지역전략

산업 확대, 지역산

업거점(TP) 구축

지역산업의 글로

벌 경쟁력 제고, 

광역권 단위의 산

업생태계 구축

생활권단위의 생활

인프라, 의료․교육․
복지․문화 등 주민

사업 추진

제주지역 해당사항없음
제주지역전략산업 

추진

특별경제권

(제주권)

제주지역생활권

(미정)

<표 Ⅱ-1> 2000년 이후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Ⅲ. 제주지역 지역발전의 효과분석

1. 제주지역의 주요지표 변화

  정부의 지역정책에 따른 제주지역의 지역발전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지표인 인구 

및 산업지표에 대한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인구는 

7) 지역생활권 구성이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3개 시군으로 구성될 경우 실제 주민생활에서의 
생활권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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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527,586명에서 2012년 583,713명으로 56,127명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0.89%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비중도 1.13%(1997)에서 1.15%(2012)로 0.02%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경기도에 이어 도단위에서는 2번째로 높고, 16개 시․도중 6위에 해당한다.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인구(인) 527,586 550,831 559,258 583,713 0.89

전국비중(%) 1.13 1.14 1.14 1.15 (+0.02%)

<표 Ⅲ-1> 제주지역의 인구변화

자료: 통계청, KOSIS 각년도

  주요 시기별 인구성장을 보면, 김대중정부 23,245인(4.41%), 노무현정부 8,427인

(1.53%), 이명박정부 24,455인(4.37%)로 김대중․이명박정부 기간에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60만명을 달성하는 등 제주지역의 인구증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제주지역의 인구이동은 총전출과 총전입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만, 순이동에 대

하여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순이동이 (+)로 변화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이전의 경우 1998년과 2002년을 제외하면 모든 해에서 (-)를 나

타내고 있었다. 최근 인구증가에서 순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향후 인구증

가 추세를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림 Ⅲ-1> 제주지역 인구이동 순이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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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분1)

2002 2007 2011 연평균
증가율2)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41,756 173,809 44,246 178,982 47,144 203,757 1.72 

A 496 7,900 478 5,534 387 3,748 -5.26 

B 10 139 13 133 22 335 14.10 

C 1,911 7,625 1,940 7,994 1,880 8,434 1.06 

D 28 853 24 922 29 931 0.91 

E 33 449 56 585 71 659 4.68 

F 1,028 10,021 1,236 9,712 1,393 14,117 4.09 

G 12,020 33,011 11,690 31,398 12,353 35,176 0.66 

H 4,895 11,897 5,695 12,657 5,773 13,412 1.27 

I 10,124 33,737 10,414 31,270 11,161 34,693 0.28 

J 205 2,944 195 2,751 247 3,902 3.25 

K 610 8,995 579 8,720 632 9,448 0.50 

L 852 2,860 941 2,837 962 3,062 0.71 

M 591 2,971 609 3,541 698 4,384 4.76 

N 403 3,836 645 6,022 939 6,427 6.75 

O 367 10,677 283 9,925 206 10,411 -0.25 

<표 Ⅲ-2> 제주지역의 산업대분류 현황

  산업대분류에 의한 제주지역의 산업을 보면 종사자수 기준으로 2011년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매 및 소매업(G)과 숙박 및 음식점업(I)으로 각각 17.26%, 

17.03%로 전체 산업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비중을 보면, 전체 1.13%에 

불과하여 매우 낮지만, 농림어업(A)은 전국의 11.66%로 매우 높다.

  최근 9년간(2002∼2011년)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 2.39%인데 반해 제주지역

은 1.72%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Q)이 13.31%로 크게 증가하였다.8)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등이 각각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전국평균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제주지역의 산업성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8) 한국산업표준분류코드(KSIC)는 2007년 9차 개정으로 인해 이전의 통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차이
가 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KSIC 5digit 코드를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9차 코드를 기준으로 
8차 코드를 조정하였다. 또한 2012년 통계자료 중 원자료가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자
료를 최종 자료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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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455 13,241 2,144 15,394 2,373 18,070 3.65 

Q 860 6,748 1,217 11,269 1,524 15,731 13.31 

R 1,467 5,942 1,338 7,823 1,448 9,614 6.18 

S 4,401 9,963 4,749 10,495 5,046 11,203 1.24 

산업
구분1)

2002 2007 2011 연평균
증가율2)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1,911 7,625 1,940 7,994 1,880 8,434 1.18 

C10 588 2,711 660 2,780 690 3,326 2.52  

C11 18 288 18 477 24 560 10.49  

C12 0 0 0 0 0 0 0.00  

<표 Ⅲ-3> 제주지역의 제조업 현황

주1)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하수·폐기

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공

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 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주2) 연평균증가율은 최근 9년간(2002∼2011년)의 종사자수임

자료: 통계청(MDSS), 전국사업체조사 2002, 2007, 2011

  제주지역의 제조업은 2011년 전국의 1.38%로 산업대분류보다 다소 높지만, 10인 이

상 기업의 종사자수는 0.09%, 생산액은 0.06%에 불과하여 제조업은 성장이 매우 제한

적이고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 지역산업, 즉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제주지역의 제조업을 중분류 구분하여 종사자수 100인 이상인 산업의 최근 9년간의 

증감을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이 가장 크게 증가

하였고, 반대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C16)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

비중은 식료품 제조업(C10)이 39.44%로 가장 크고, 다음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이 11%이고, 이 두 산업이 전체 제조업의 5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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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 83 166 78 145 74 140 -1.74  

C14 149 252 136 263 105 178 -3.26  

C15 9 9 5 7 7 9 0.00  

C16 118 296 83 217 63 198 -3.68  

C17 12 192 16 200 17 269 4.46  

C18 112 299 111 357 112 268 -1.15  

C19 2 22 1 11 1 11 -5.56  

C20 21 188 27 206 38 330 8.39  

C21 5 17 6 18 7 65 31.37  

C22 34 266 42 327 47 357 3.80  

C23 137 935 146 1,041 124 968 0.39  

C24 9 19 5 17 4 7 -7.02  

C25 269 790 245 703 202 544 -3.46  

C26 3 7 1 66 6 148 223.81  

C27 13 42 16 64 19 88 12.17  

C28 49 177 55 214 58 216 2.45  

C29 45 263 50 230 42 186 -3.25  

C30 3 7 2 4 4 16 14.29  

C31 20 80 8 32 4 15 -9.03  

C32 68 241 81 190 80 192 -2.26  

C33 144 358 148 425 152 343 -0.47  

주1)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담배 제조업(C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

복(C13),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C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C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업; 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

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

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

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가구 제조업

(C32), 기타 제품 제조업(C33)

주2) 연평균증가율은 최근 9년간(2002∼2011년)의 종사자수임

자료: 통계청(MDSS), 전국사업체조사 2002, 2007, 2011

2. 제주지역의 지역산업육성 효과

  제주지역의 지역산업은 1999년 이후의 지역정책에서 시‧도 단위의 지역전략산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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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200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제주지역은 2003년부

터 1, 2단계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통해 건강뷰티생물산업 및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한 결과 2010년에 처음으로 2차 산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4%대로 진입하였다.9) 

그러나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주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

의 비중은 매우 낮아 지역산업육성을 통해 지역내총생산의 증가는 큰 의미가 있다.

　 2002 2007 2008 2009 2010 2011

농림어업 16.63 16.44 17.61 19.01 18.40 17.88 

제조업  3.13  3.23  2.95  3.83  4.10  3.95 

서비스업 80.24 80.33 79.44 77.15 77.50 78.17 

<표 Ⅲ-4> 지역내총생산 산업별 구성비(%)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2007년부터 시행된 지역전략산업은 관광산업, 바이오산업, IT/CT산업, 친환경농업의 

4개 산업이 지정되었다. 4개의 지역전략산업은 종사자수 기준으로 관광산업이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IT/CT산업, 친환경농업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구분
관광산업
(MICE)

바이오산업 IT/CT산업 친환경농업

매출액

2007 22,1441) 4,944 2,223 6,6942)

2011 45,0531) 8,927 4,364 9,001

연평균증가율(%) 19.4 15.9 18.4 7.7

종사자수

2007 2,845 3,341 2,845 105,005

2011 9,614 4,285 3,438 114,062

연평균증가율(%) 35.6 6.4 4.8 2.1

사업체수

2007 810 326 276 35,735

2011 1,448 349 294 38,497

연평균증가율(%) 15.6 1.7 1.6 1.9

<표 Ⅲ-5> 지역전략산업 효과

9) 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테크노파크(2013.3),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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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관광수입

주2) 친환경농업 매출액은 농산물 출하액이며, 종사자 수는 농가인구, 사업체 수는 농가 수로 

대체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제주테크노파크(2013.3),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최근 4년간(2007∼2011년) 제주지역 4대 지역전략산업의 총 종사자수 증가량은 

17,363인으로 전산업의 종사자수 증가량의 70.4%에 이를 정도로 매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최근 4년간 440명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

조업분야에서는 그 성과가 다소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10)

  최근 광역선도산업 2단계사업(2012∼2015)에 선정된 산업은 풍력서비스(제주형 풍력

서비스)와 차세대 식품융합(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그리고 MICE(휴양형 MICE)이다. 

아직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동안 추진된 제주지역의 지역산업육성 정책은 크게 친환경농업, 관광산업(MICE), 

그리고 제조업 중 서비스와 식품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의 지역산업육성은 정부의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것은 제주

지역의 산업구조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지역정책에서 제주지역의 한계와 기회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정부의 지역정책, 즉 지역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산업구조

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성과 또한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역산업육성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업의 지역내총생산(2011

년 기준) 비중이 4% 이내로 다른 지역의 평균 31.59%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리고 

관광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78% 수준으로 전국평균 66%보다 높지만, 산업

10) 제주테크노파크의 성과측정 결과에서 사용된 수치와의 차이는 바이오산업, IT/CT 산업 등에서 1차 산
업, 2차 산업, 3차 산업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직접적 성과로 판단하는데는 여러 가지 검정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경우 
단순한 농가인구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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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역 내 파급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전국의 시도별 지역내총생산(2007∼2011년)의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제주지역은 충청

권(충남‧충북), 호남권(전북‧전남), 울산시에 이어 전국 6위로 향후 지역성장의 효과는 크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순전입의 증가와 2013년 

인구 60만명 돌파 등은 제주지역에 있어서 지역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정부의 지역정책에서 제주도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

어내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특히 산업정책에서는 거의 고려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관광, 친환경산업 등의 지역발전사업에서는 기존의 광역발

전특별회계내에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 별도로 분

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11) 물론 약 5,000

억원 수준의 특별회계 예산이 적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특별회계내에서 제주지역이 지역

발전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추진된 지역정책에서 제주지역이 가지는 지역산업구조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직접적 지원이 매우 미미하였다. 하지만 제조업을 둘러싼 산업환경이 급격하

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다양한 첨단산업 및 환

경산업, 건강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주지역이 가지는 풍부한 생물자원과 해양생명자원 등을 IT/CT 산업과 연계시키는 산

업전략을 마련한다면 제주지역의 특화된 1차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할 수 있어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극대화 될 수도 있다.

  최근 2010년 이후 순전입의 증가, 인구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접근과 기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증가가 우

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단순한 거주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유입되는 외지인

을 새로운 산업에 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 제조업분야에서의 우수인력을 확보

11)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이명박정부에서 개정된 균특법에 추가되었고, 광역발전계정은 지역혁신사업계정, 
지역개발계정은 지역개발사업계정과 각각 개정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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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의 지역산업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인구수용, 산업구조개

편 등의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지역산업육성방안을 별도

로 마련해야 한다.

Ⅳ.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대응방안과 전략

1. 지역정책의 성과확대 방안

  정부의 지역정책, 즉 지역산업정책에서는 제주지역은 다소 다른 지역에 비해 지원대상

이나 폭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지역 내 제조업의 GRDP도 4%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대응하는데 여

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1차 산업과 서비스산업 중 관광산업에 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에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책에서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2차 산

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제조업의 성장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다.12) 

이와 같이 지역성장에서 제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의 인구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국한되거나 미미한 수준에 거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역산업육성 전략을 제조업 분야에서 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산업의 GRDP 비중을 10%까지 올리는 등의 일정규모 이상으로 

양적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환경을 감안하여 생물산업 및 바이오산업, 

식료품을 이용한 건강산업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주요 전략으로 마련하고, 지역 

12) 김영‧하창현(2002), 지역불균형성장에 따른 인구 및 산업분포패턴 분석, 국토계획 37(6) 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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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성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산업육성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주도, 제주테크노

파크 등의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특정산업분야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지역정책에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

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행복생활권 대응전략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생활권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지역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교육‧문화‧복지 등의 생활

인프라 확충사업과 제조업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역이 스

스로 결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지역정책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그 동안의 지역정책-지역산업육성정책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었던 것을 제

조업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로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정책추진과정에서 특별회계내 제주계정은 물론 각 부처별로 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산업발굴에서 새로운 회계로의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에서 매우 원활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주도의 행정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을 하나의 지역

정책으로 마련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지역행복생활권에서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

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각종 현안을 파악하여 지역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수립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키워드는 ‘지역의 자율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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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연계협력’이므로 제주지역이 가지는 행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행정은 물론 관련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는 협의체 등의 구

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  론

  2000년을 전후하여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산업육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 즉 제조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1999년부터 시작된 지역산업진흥사업

에서 지역전략산업, 광역선도산업 등이 주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차원

에서 이루어진 지역사업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제조업이 매우 미약한 제주지역으로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직 그 성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제주지역의 최근 9년간(2002∼2011)의 산업별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Q)이 13.31%로 가장 높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과 예

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이 각각 6.75%, 6.18%로 높지만, 제조업은 1.06%

의 증가율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제조업 중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지만, 전체비중은 식료품 제조업(C10) 39.44%, 비금

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1%로 이 두 산업이 전체 제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제주지역의 제조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지역전략산업, 광역선도산업 등의 추진에서 개별사업에서의 추진성과는 있었으나 아직

까지 실질적인 지역적 파급효과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의 지역 내 GRDP가 

4%에 불과할 정도로 제조업의 지역 내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제주지역 제조업

의 지속적인 확대방안을 계속하여 마련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안정적인 기업성장을 유

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기업특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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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과는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문화 등의 생활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풍부한 자연자원이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성장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산업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역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정책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 따라

서 제주지역에서는 지역성장의 파급효과가 큰 관광산업(MICE)과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제조업에서는 자연자원 활용형 산업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1∼3차 산업을 연계시키는 다

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성장은 산업구조의 재편에 있으므로 산업간 균형

을 이루는 지역정책이 필요하며, 제조업의 성장이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가장 큰 요인임

을 감안한다면 지역 내 산업에서 제조업의 점진적인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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